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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11. 2.(목)

“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” 
교육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개선 추진

- 이정원 국무2차장, 식품위생교육 현장 찾아 자영업자 규제·애로 사항 경청
-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대상 법정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

□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’23.11.2(목) 오후 외식업중앙회 교육원(서울시 

중구 소재)을 찾아서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    * (참석)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 신정철, 중앙교육원장 교육부장 이준영 등 

 ㅇ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·제과점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서 

｢식품위생법｣에 따라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이수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에는 

80여명이 참석했다.

□ 이정원 국무2차장은 교육에 참가한 신규영업자으로부터 창업 과정에서 겪는 

전반적인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.

 ㅇ 교육생 중 지방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는 A씨는 혼자 개업 준비를 하는데 

수도권에 비해 정보가 많이 없어 힘들다며, 창업지원프로그램이나 식품위생

교육, 영업허가 절차 등 소상공인들이 창업시 숙지해야 할 정보를 한꺼번에 

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.

 ㅇ B씨는 식품위생교육을 직접 와서 들으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영업을 

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노무‧세무관리가 필요한데,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

더 많이 반영되고 가능하다면 업종별 특화된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

이야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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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또한 교육관계자 C씨는 음식점 하시던 분도 일정기간 쉬었다가 재창업하려면 

신규교육 6시간을 다시 이수해야 된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셔서 난감했던 

기억이 난다고 말했다.

□ 이 자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은 “창업을 준비하시는 소상공인‧자영업자분들이 

직원 구인, 자금 마련, 영업허가, 법정교육 이수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

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”며,

 ㅇ 국무조정실은 “오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

어려움을 해소”하고 “특히,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실효성은 확보하되 

교육방식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여 자영업자분들이 생업에 보다 전념할 

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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